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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고위험·고수익 연구’는 실패할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연구로 최근 국가 정책으로서 

세계적 관심이 고조

미국 국방부의 혁신연구 지원기관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고위험·고수익 연구’의 대표 성공 사례

DARPA의 조직구조와 운영체계는 ‘DARPA 모델’로 불리며,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 ▲임기제 프로그램 

매니저(PM)에 의한 주도적 관리, ▲고위험 연구과제 대상의 적극적 투자 등이 핵심 특징

(미국) 2000년대 이후 국토안보(’03년), 정보(’07년), 에너지(’07년), 교통 인프라(’21년), 보건(’22년) 등의 

분야에 DARPA 모델을 채택한 혁신연구 지원기관을 연방정부 내 각 부처에 잇달아 설립

국가정보국장실(ODNI) 산하의 정보고등연구계획국(IARPA)과 에너지부(DOE) 산하의 에너지고등연구

계획국 (ARPA-E)은 각각 18개 정보기관 지원 및 국가 에너지안보·기술 주도권 확보를 전담

(유럽) ’20년 전후로 DARPA 모델을 도입하여 독일 연방혁신청(SPRIND, ’19년), EU 유럽혁신위원회(EIC, 

’21년), 영국 고등연구발명국(ARIA, ’23년) 등 혁신연구 지원기관 출범

(독일 SPRIND) 상향식 프로젝트와 하향식 챌린지를 병행하는 동시에 보조금·지분 출자·전환사채 등 다각적 

금융 수단을 활용해 조기 사업화 지원

(EU EIC)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가동하여 고위험 혁신 기술의 시장 안착 및 스케일업 견인

- 기초·응용 연구부터 실증 및 스케일업까지 아우르는 3단계 전주기 파이프라인과 자체 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28년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금 규모 확대 및 PM 권한 강화 등 제도 고도화 전망

(영국 ARIA) 독립 거버넌스 확립을 바탕으로 PM 중심의 과제 기획과 실용화 연계 지원 체계 구축

- 비부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되어 법률상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PM에게 폭넓은 재량을 보장하며,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액티베이션 파트너 제도를 통해 연구성과의 조기 실용화 및 시장 진입 지원

유럽의 고위험·고수익 혁신연구 지원기관은  운영 기간이 짧아 성패 판단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향후 각 

기관의 연구성과 창출 및 사회 구현 양상이 주목

(일본) 일본은 파괴적 혁신을 위해 국가 대형 R&D에 DARPA 모델을 도입했으나, 내각 중심의 관료적 의사결정 

구조가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신속·유연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 

(시사점) 파격적 혁신 창출을 위해 PM 책임제 중심 독립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되, 단순 모방을 지양하고 자국 

생태계 특수성에 맞춘 실증 데이터 기반의 정책 환류 체계 구축 필요

파격적 혁신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PM 책임제와 고위험 도전 장려 등 DARPA 

모델 검토 필요

원문: ｢⽶国・欧州のハイリスク・ハイリワード研究政策―⾰新的な技術を創出し実⽤化するための取組―｣ 
(国⽴国会図書館, ’26.08.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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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서론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연구를 ‘고위험·고수익 연구(High-Risk, High- 

Reward Research)’로 규정하며, 국가 정책 차원의 관심이 급증

미·소 냉전기인 1958년 설립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고위험 국방 R&D 투자 및 획기

적 기술 실용화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 주목 

* Defense Advanced Research and Planning Agency

신속한 의사결정과 프로그램 매니저(Project Manager, PM) 중심의 과감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DARPA 

모델’은 주요국 혁신연구 지원기관으로 광범위하게 확산

고위험 연구 육성의 배경에는 기존 자금배분 체계의 과도한 보수화로 인해 과학기술 발전이 점진적·개량적 

수준에 정체되고 있다는 위기의식 작용

파격적 혁신 연구에 대한 공공 지원 결여 시, 국가 전반의 혁신 역량 및 경제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해법의 부재 위험 상존

주요 선진국은 인공지능, 양자 등 파급력이 큰 딥테크(Deep Tech) 지원을 핵심 정책과제로 설정

본 브리프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미국·유럽의 고위험·고수익 연구정책｣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 

DARPA와 이를 모델로 한 주요 기관의 조직설계와 운영제도의 특징을 요약·정리

이에 더해 일본의 혁신 연구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산업 R&D 혁신을 위한 제도적 과제 및 정책 방안을 제시 

0202 미국의 고위험·고수익 연구 지원 정책

(DARPA)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충격*에 대응하여 1958년 설립된 이래, 비약적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 핵심 혁신연구 지원기관

* 1957년 소련의 최초 인공위성 발사 성공으로 인해 미국 정계와 과학계가 겪은 기술적·안보적 충격을 지칭

국가안보 차원의 기술적 우위 선점 및 타국에 의한 기술적 충격 방지를 핵심 사명으로 설정하여, ‘점진적 개량’을 

넘어선 ‘비약적 기술혁신’을 추구

- 설립 초기 우주· 및 탄도미사일 방어에 주력했으나, 우주 분야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이관 이후 소재, 정보과학,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바이오 등으로 연구 영역을 다변화

※ 우주 기술의 경우 NASA 설립과 함께 기능이 분리·이관되었으나, 민군 겸용 첨단 원천기술 개발은 DARPA 주도로 지속 추진

- 아르파넷(ARPANET)*, GPS, 무인기·자율주행, 음성인식 등 현대 사회의 핵심 기반 기술을 다수 창출하며 미국

의 독보적인 국가 기술 우위 확보에 기여

* 미국 국방부가 연구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 ARPA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현대 인터넷의 모태 컴퓨터 네트워크

(조직·예산)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평적이고 단순한 조직 체계와 외부 연구자 활용 체계를 기반으로 국방부 

방위과학기술예산 내에서 독립 운영

- (조직) 장관실·기술실*·지원실의 3개 부문으로 편성되며, 장관실-기술실의 2단계 수평적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조직 

운영의 신속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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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실) 생물기술실(BTO)①, 국방과학실(DSO)②, 정보처리기술실(IPTO)③, 마이크로시스템기술실(MTO)④, 전략기술실(STO)⑤, 

전술기술실(TTO)⑥로 나뉘며 PM 약 100명이 과제 기획을 주도하며, 자체 연구소 없이 외부 전문 연구진에게 R&D를 전량 위탁 수행

- (예산) 국방부 연구·개발·시험·평가(RDT&E) 중 방위과학기술(S&T) 부문에 편성되며, ’25/’26년도 기준 

약 43.2억 달러로 국방 S&T 예산의 약 19%를 점유하여 국가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축으로 기능

<그림 1> DARPA의 예산 추이 및 국방부 과학기술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5/’26년도)

(영역) 특정 기술과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역할 범위를 개념 실증(PoC) 단계까지로 한정 설정

- 기초과학 단계부터 신기술 창출을 목표로 개념 실증까지 전담 지원하며, 이후 시제품 제작과 실운용 시스템 개발은 

국방부·기업에 위임

(PM 운영방식) 임기제 PM에게 전 주기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역동적 순환 인사체계 구축

- 국방부 장관 직할로 임기 2년(최대 4년)을 적용하며, 매년 20~25%가 교체되는 순환형 인사체계 운용

- 최종 해결과제로부터 역산하여 필요 기술을 특정하고, 실패 위험 분산을 위해 다각적 대안을 동시 추진하는 포트폴리오 

접근법(Portfolio Approach)*을 채택

* 단일 기술에 집중하지 않고 상이한 위험도와 성공 가능성을 지닌 복수 대안을 동시 추진해 전체 성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

- 하일마이어의 문답(Heilmeier Catechism)* 기반의 엄격한 프로그램 심사를 거치며, 연구자 선정은 물론 

과제의 실시간 수정·방향 전환·중단에 관한 전권을 행사

* DARPA 신규 과제 기획 시 연구 목적, 기존 한계, 독창성, 파급효과, 위험도, 비용, 기간, 평가 척도 등 8대 질문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표준 심사 프레임워크

(연구성과의 기술 이전) 국방 부문·민간 기업·공공 연구기관 등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하나, 군사·상업적 수요와 

목표의 명확성이 성패를 좌우

(특성 및 한계) 6대 핵심 운영 원칙을 토대로 기능하나, 평가 방식의 객관성 및 윤리적 쟁점에 대한 일부 

비판 제기

- ▲결재선 단축, ▲외부 연구자 활용, ▲정기적 인력 순환, ▲과제 역산 설계, ▲고위험 투자, ▲부진 과제 조기 

중단 등 6대 운영 원칙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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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 전권 방식이 동료평가(Peer Review)* 대비 우수하다는 객관적 근거 부족 및 바이오 등 윤리적 쟁점 분야 

적용에 대한 우려 상존

* 동종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 제안서나 성과의 타당성을 상호 검증·심사하는 전통적 학술 연구 평가 방식

(DARPA 모델 확산) 2000년대 이후 연방정부 주요 부처 내 인텔리전스고등연구계획국(IARPA, ’07), 에너

지고등연구계획국(ARPA-E, ’07) 등 DARPA형 혁신연구 지원기관의 설립 확산

(IARPA) 18개 국가정보기관 지원 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국가정보국장실(ODNI) 산하 기관

- AI·양자·기계학습·합성생물학 등 22개 R&D 프로그램을 전담 PM 12명이 주도적으로 추진

- DARPA 모델을 계승해 강력한 PM 권한을 보장하며, 동일 목표에 복수 팀을 지원하는 토너먼트 경쟁 방식 채택

- 전체 예산의 약 25%를 독립된 시험·평가 프로세스에 배정하여 연구성과의 객관적 재현성 확보

(ARPA-E) 첨단 에너지기술 개발로 경제·에너지안보와 기술 리더십을 견인하는 에너지부 산하 기관

- 미국경쟁력법 근거로 ’07년 설립되어 ’09년 공식 가동

- 명확한 정부 내 기술 인수처가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제 초기부터 실용화를 지원하는 T2M 전담팀* 운영

* Technology-to-Market: 연구개발 초기부터 시장 안착 및 조기 상용화를 밀착 지원하는 전담 조직

- ’25년 9월 기준 지원 과제 유래 기업의 신규상장(IPO) 및 M&A 실적 36건, 누적 거래액 223억 달러 달성

- 최근 정책 기조 변화로 예산 감소세 직면

’20년 이후 인프라고등연구계획국(ARPA-I, ’21, 교통부) 및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 ’22, 보건복지부) 

등으로 모델 확산

0303 유럽의 고위험·고수익 연구 지원 정책

영국 고등연구발명국(ARIA), 독일 연방혁신청(SPRIND), EU 유럽혁신위원회(EIC) 등 유럽 주요국도 PM 

책임제와 고위험 도전 장려 등 DARPA 모델을 적극 수용

(거버넌스 및 운영 방식) 법적 독립성(ARIA) 및 정부 유한회사(SPRIND) 등 특화된 지배구조와 목적별 공모 

체계 구축

- (맞춤형 자율 거버넌스 설계) 법률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비부처 공공기관(ARIA), 정부 단독 주주 공기업 형태인 

유한책임회사 (SPRIND), 상위 정책-집행기구-전문가 이사회가 유기적으로 분업하는 다층체계(EIC) 등 각국 

정책 의도에 맞춘 특화 조직 설계

- (기관별 프로그램 운용) SPRIND의 경쟁적 ‘챌린지*’ 방식, EIC의 연구자 주도 ‘상향식(과제 제안형)’ 및 TRL 전주기 

연계 프로그램, ARIA의 기회영역 발굴을 통한 하향식 포트폴리오 운영 등 고유 자금 배분 모델 운영

*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하향식 다단계 경쟁형 R&D 프로그램으로, 마일스톤 기반 서바이벌 검증을 거쳐 단계별 개발 자금 및 후속 

사업화를 연계

- (전문 관리자(PM, PD, IM)* 중심 책임 운영) 미국 DARPA 모델처럼 한시 임기의 전문 인력에게 연구 기획, 과제 

선정, 예산 배분 및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여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

* 운용 프로그램 및 과제 도출 방식에서 SPRIND의 IM (Innovation Manager)은 사회 난제 해결형 다단계 경쟁 챌린지, EIC의 

PD(Program Director)는 상향식 제안 과제의 포트폴리오 재구성 및 챌린지 혼합 방식, ARIA의 PM(Programme Manager)은 

기회 영역 중심 하향식 기획으로 차별화된 과제 발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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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지원) 명확한 인수처 부재를 타개하기 위해 기관별 독자적 사업화 연계 모델 가동

- (배경) 국방 수요가 보장된 DARPA와 달리, 민생 전반의 딥테크를 다루므로 연구 초기부터 민간 시장 유입과 

사업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필수

- (독일 SPRIND) 사업화 실패 영역에 선제 진입해 민간 VC를 유인하는 ‘클라우딩 인(Crowding-in)’ 투자자로서, 

주식 취득·전환사채 등 유연한 금융 도구를 활용

- (EU EIC) 보조금과 지분 투자를 결합한 ‘혼합 금융(Blended Finance)’ 및 전용 ‘EIC 펀드’를 통해 초기 검증 

(패스파인더)부터 시장 스케일업(엑셀러레이터)까지 단절 없는 파이프라인 구축

- (영국 ARIA) 대학·기업 등 ‘액티베이션 파트너(Activation Partner)*’ 제도를 통해 맞춤형 실험 장비 개발, 창업 

보육 및 AI for Science 융합을 통한 실용화 가속

* 연구 가속화 및 조기 기술 상용화를 밀착 지원하는 외부 전문 협력 파트너(구글 딥마인드 등 참여)

<표 1> 유럽 주요국의 고위험·고수익 연구지원기관의 특징

기관명 주요 특징

독일
연방혁신청
(SPRIND) 

’19.02 설립

∙ 연방정부를 단독 주주로 하는 유한책임회사(GmbH) 형태로 일반 행정기관 대비 높은 운영 자율성 확보

∙ 기관 주도형인 ‘챌린지’와 ‘풍케(Funke)’* 경연 방식을 도입해 팀 간 상호 경쟁 기반의 R&D 동기부여 촉진
   * 독일어로 ‘불꽃’을 의미하며, 파괴적 잠재력을 지닌 초기 단계의 혁신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검증·지원하는 단기 경연 프로그램

∙ 연구자 제안형인 상향식 ‘프로젝트’ 트랙을 병행하여 챌린지형에서 누락되기 쉬운 혁신 아이디어 발굴

∙ 혁신 매니저 주도로 보조금·지분출자·전환사채(CB) 등 다각적 수단을 활용해 민간 자본 유치 및 조기 

사업화 지원

EU
유럽혁신위원회

(EIC)
 

’21.03 설립

∙ 기술성숙도(TRL)에 맞춰 패스파인더, 트랜지션, 액셀러레이터로 이어지는 3단계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연구자 제안 중심의 ‘오픈형’과 정책 목표를 반영한 ‘챌린지형’ 방식을 상호 결합하여 유연하게 과제 공모

∙ 기초·초기 단계인 패스파인더에서는 PM이 기술 분야별 비전 수립, 프로그램 설계, 포트폴리오 관리를 주도

∙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자체 ‘EIC 펀드’를 통한 직접 지분투자 등 다각적이고 실효성 높은 금융 조달 체계 가동

∙ 차기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예산 확충 제안과 연계하여 고위험 연구 투자 및 PM 권한을 

DARPA 수준으로 확대 전망

영국
고등연구발명국

(ARIA)

’23.01 설립

∙ 비부처 공공기관(NDPB)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ARIA법(’22년)과 프레임워크 협정(’23년)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고도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보

∙ 임기제 프로그램 디렉터(PD)에게 기획·운영 전반의 재량을 부여해 고위험 혁신 연구 지원

∙ 법률상 융자·투자·포상금 등 다각적 재정 지원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는 보조금 중심 운용

∙ 연구 고도화와 조기 실용화를 위해 전문 투자자·기업가가 참여하는 액티베이션 파트너 제도 운용

(유럽 기관의 성과 전망 및 과제) 설립 초기 단계로 성패 판단은 유보적이나, 민간 자본 유입 등 초기 성과와 

구조적 과제가 공존

(중장기 관점의 성과 추적 필요) 유럽 3개 기관 전반의 운영 기간이 짧아 단기적 성패 단정은 시기상조이며, 

향후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산업·사회적 구현 양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 요구

(초기 성과와 구조적 제약의 병존) EIC 펀드 등을 통한 딥테크 기업 육성 및 민간 투자 유치(Crowding-in)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예산 부족에 따른 우수 제안 탈락(채택률 저하)과 PM 권한 제약 등을 한계로 대두

(공통 도약 과제) 기관별 중장기 예산 규모의 지속 확충, 관료적 통제를 탈피한 전문 관리자(PM/PD/IM)의 

전권 보장, 연구성과의 시장 안착을 뒷받침할 군민양용(듀얼유즈) 등 공공·민간 수요 연계가 핵심 과제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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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일본의 고위험·고수익 연구 지원 정책

(도입 현황) 내각부 중심의 ‘혁신적연구개발추진프로그램(ImPACT)’, ‘문샷(Moonshot)’ 및 최근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GSC) 구상’에 이르기까지 신속·유연한 R&D 추진을 목표로 DARPA 모델을 지속 차용

(ImPACT/Moonshot)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주도로 높은 파괴적 잠재력을 지닌 도전적 과제를 

설정하고, 민간 출신 전문 관리자(PM)에게 연구 포트폴리오 관리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 시도

- (ImPACT* 1기) CSTI가 전략 과제를 정의하고 강력한 전결권을 부여받은 프로그램 매니저(PM)가 

연구팀 선발·예산 운용·코스 수정을 총괄 지휘1)

* 고위험, 고영향(High-Risk, High-Impact) 국가 R&D 프로그램으로, 산업 및 사회 구조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파괴적 

혁신 창출을 핵심 목표로 ’14-’19년 추진

- (Moonshot*) CSTI 목표 결정 → 관계 부처 전략협의회 콘셉트 구체화 → 전문기관 R&D 추진 등 3단계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총괄 프로그램 책임자(PD)와 연구과제별 프로젝트 매니저(PM)가 상호보완적 연구 포트폴리오를 자율 관리2)

*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극한 재해 등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한 발상을 기반으로 ’40년~’50년 

달성 시점을 설정한 야심찬 목표(Moonshot Goals)를 설정하여 ’20년부터 추진

(GSC) 딥테크 분야의 원천연구와 스타트업 창업·인큐베이션을 직접 결합하기 위해 DARPA의 신속·유연한 

연구 지원 및 상용화 메커니즘을 핵심 벤치마킹 요소로 반영

(한계·과제) 파괴적 혁신을 위해 국가 대형 R&D에 DARPA 모델을 도입했으나, 내각 중심의 관료적 의사결정 

구조가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신속·유연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

0505 결론 및 시사점

(제도적 개선 과제 및 시사점) DARPA 모델의 실효적 안착을 위해 PM 전권 보장과 독립 전담 기관 설치를 

적극 모색하되, 자국 고유의 R&D 제도적 맥락과 혁신 생태계 특수성을 반영한 심층 실증 분석 선행 필요

과제 기획·예산 배분 권한을 분권화하여, 자율성과 신속·유연성을 확보한 소규모 독립 연구지원 전문기관으

로 의사결정 기능을 이전하는 거버넌스 개편 검토

파괴적 유망기술 분야를 선제 포착할 전문 PM의 체계적 영입과 파격적 운영 재량권 부여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모방적 제도 도입을 지양하고 자국 연구개발 환경의 병목 요인 분석에 기반한 실증적 검증 병행

(산업 R&D 혁신 관점의 시사점) PD 책임 거버넌스 확립 및 실증 데이터 기반 정책 환류를 통한 R&D 체질 

개선

파격적 혁신 연구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PM 책임제*와 고위험 도전 장려** 등 DARPA 

모델 검토 필요

* 마일스톤 미달성 과제의 신속한 조기 중단 및 유망 분야 예산 재배분 등의 의사결정을 기술 분야별 PD로 일원화 등 

** 소규모 파일럿으로 선제 검증하고, 정밀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입증·확산하는 증거 기반 환류 체계를 구축 등

1) 総合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会議 (2020.01.). ｢革新的研究開発推進プログラム（ImPACT）終了時評価報告書｣
2) 内閣府 (2026.04.). ｢ムーンショット型研究開発制度 プログラム・プロジェクト 総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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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동향

0101 데이터센터·컴퓨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美 CSIS, ’26.08.11)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데이터센터를 21세기 혁신의 국가적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우려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병행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자국 내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복원력 제고와 민감 데이터 보호 등 기술 리더십 및 안보의 전제 조건으로 부상

대형 데이터센터는 고용 유발 및 지방 세수 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크나, 전력·용수 소비에 따른 환경적 

부담과 함께 운영 단계 일자리 부족 및 편익 분산 대비 지역 내 비용 집중에 따른 구조적 한계 내포

* 건설 시 최대 1,500명 고용과 높은 간접 고용 창출 및 연 최대 2,600만 달러 규모의 주·지방 세수 증대 효과

CSIS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가속하되 지속적인 경제·지역 편익을 담보하기 위한 4대 과제를 제시

- (전략적 입지 정책) 브라운필드·유휴 산업부지·연방 부지 등 기존 전력·광통신 인프라 보유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이용 계획을 송전·용수·광대역 투자와 연계하여 인허가 지연과 농지·환경 갈등을 최소화

- (인센티브·지역 편익 연계) 세제 혜택을 투자 규모가 아닌 측정 가능한 공공 성과에 연동하고, 지역편익협약을 통해 

인력 훈련·지역 고용을 확보하는 한편 대학·커뮤니티 칼리지·스타트업에 컴퓨팅 자원 접근성을 제공

- (기반 인프라 및 인력 양성 투자) 전력망 현대화·송전 확충·광대역 투자로 구축 병목을 해소하고, AI 인프라 확산에 

따른 6.3만~14만 명 이상의 숙련 인력 수요에 대응해 전기·HVAC·용접 등 도제·기술교육을 확대

- (지역 혁신전략 내 컴퓨팅 통합) 데이터센터를 혁신 생태계 기반 인프라로 인식하고, 연구중심대학·국립연구소·

첨단제조 클러스터·기술사업화과 연계

0202 클라우드 기반 AI 신뢰성 구축 가이드 발간 (中 CAICT, ’26.08.07)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은 클라우드 AI 시스템의 신뢰성 구축 프레임워크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한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신뢰성 구축 가이드(2026년)’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기존의 단순 시스템 가동률 중심 신뢰성 개념에서 벗어나, 물리 인프라, 데이터, 모델, 비즈니스 가치 전반을 

아우르는 정확성, 공정성, 강건성(Robustness) 중심의 종합 신뢰성 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에 직면

클라우드 5대 계층(▲인프라 ▲데이터 ▲학습 ▲추론 ▲응용)의 연쇄 장애와 비결정적 위험을 차단하고, 

계층 간 결합 특성에 대응해 AI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6대 핵심 설계 원칙을 제시

※ 계층별 주요 도전과제: (인프라) 분산·이기종 인프라의 스케줄링 불일치, (데이터) 데이터 표류(Drift) 및 오염, (학습) 초거대 모델 

학습 중 빈번한 하드웨어 고장, (추론) 병목 및 지연, (응용) 에이전트 자율 결정의 불확실성

- (6대 핵심 설계 원칙) 불확실성 검증 가능성①, 추론·동작 관측 가능성②, 다층 자율 치유 및 모델 탄력성③, 지속 

진화 가능성④, 교차 계층 결합 및 협업⑤, 신뢰성 및 안전 제약⑥

(로드맵) 조직의 비즈니스 가치와 기술 기반에 맞추어 ▲(1단계) 기초 고가용성 ▲(2단계) 탄력적 자가 치유 

▲(3단계) 지능형 예측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신뢰성 성숙도 모델을 제안

(향후 전망) 클라우드 AI 신뢰성은 단일 기술 요소 보장 단계를 넘어 AIOps 기반의 지능형 자율 협업 체계로 

전환될 것이며, 인간-기계 상호 보완 및 다중 에이전트 협동 거버넌스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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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AI 시대 반도체 산업 수요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日 JETRO, ’26.08.06)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생성형 AI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수요 변화를 분석하고, 엣지(Edge)·피지컬 AI

의 확산이 다양한 부품 생태계와 고도화된 국제 분업 구조에 의존함을 지적

대규모 연산용 GPU, 초고속 HBM, 첨단 패키징(CoWoS) 수요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용 AI 가속기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며 공급을 주도

행렬 연산용 AI 가속기가 서버 가치의 74%를 차지하나, 시스템 제어용 CPU(8%), 고속 통신용 커넥터(5%), 

랙(Rack) 내부의 전압 및 열관리용 부품(3%) 등 주변 핵심 부품도 전체 시스템 성능과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

공급 병목 해소 및 주도권 선점을 목표로 한국(800조 원 이상), 미국(마이크론 2,500억 달러), 대만(TSMC 

2,650억 달러) 등 글로벌 주요국의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설비 투자 단행

대만(로직), 한국(메모리) 등 첨단 반도체 분야 집중 외에도, 중국(아날로그, 이산/개별 소자), 유럽(아날로그), 

일본(이산/개별 소자, 센서) 등 강점 분야 특화 투자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글로벌 분업 관계를 공고히 유지

AI 이용이 엣지(Edge)에서의 '추론'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GPU 대비 전력 효율과 비용 경쟁력이 우수한 

맞춤형 전용 칩(ASIC) 수요가 급증하고, 구글·아마존·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독자 칩 개발 흐름이 대폭 강화될 

전망

로봇·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본격화로 센서·파워 반도체가 급부상하며, 부품(반도체/센서)·소프트웨

어·실물 플랫폼을 일체형으로 개발하는 통합 에코시스템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

0404 중국 스마트 하드웨어 산업 발전 동향 (36Kr연구원, ’26.07.29)

중국 36Kr연구원이 중국 스마트 하드웨어 산업 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

중국 스마트 하드웨어 산업은 제품 스마트화→시나리오 연결→AI-네이티브 단계로 빠르게 전환 중

- ’26년 3월 텐센트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자 수요도 꾸준히 증가되어 중국 소비자의 80.8%가 최소 1종 이상의 AI 관련 

하드웨어를 구매 또는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32.0%는 향후 3개월 내 관련 소비지출을 확대할 것이라 응답

- 휴머노이드 시장은 ’24년 기준 12.5억 위안에서 ’30년 254억 위안까지 연평균 65.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스마트 로봇은 소비와 상용화를 아우르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

산업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경쟁 과열 ▲공급망 비용 부담 증가 ▲대규모 적용 시나리오 미비 ▲데이터 

보안·규제 준수 요건 강화 등 당면 과제 해결 필요

- 하드웨어 사양을 높이고 저가 OEM으로 판매량을 확대하는 성장 모델이 아닌, AI 기술력 강화 및 

제품·서비스·데이터·생태계 통합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

향후 중국 스마트 하드웨어 산업은 AI 기술 고도화, 로봇·스마트 디바이스 시나리오 확대를 중심으로 하여 

엣지 AI·멀티모달 AI·스마트 로봇·휴머노이드·AI 기반 서비스의 통합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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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中 우한시 로봇산업 생태계 ·가치사슬 분석 (中 전망산업연구원, ‘26.08.13)

중국 전망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은 산업정책, 가치사슬 현황, 산업자원 공간 배치,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26년 우한시 로봇산업 생태계 분석 보고서를 발표 

전국 시장 규모 및 산업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고부가가치 중심의 로봇 산업 생태계 현황 제시

- 중국 로봇 시장은 '17년 62.8억 달러에서 '25년 301.4억 달러로 급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핵심 부품·SW 

(영업이익률 29~55%), 본체·SI(28~52%), 응용(18~45%) 순의 고부가가치 이익 구조를 형성

우한시 지역 정책 지원 강화 및 산업 체인·공간 배치를 통한 지역 기반 고도화 추진

- (정책 지원 강화) ‘휴머노이드 로봇 3개년 행동방안’ 수립 등 ’22년 이후 연 12~13건의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

- (산업 체인) 상류(서보모터 20개사, 감속기 17개사 등), 중류(산업용 18개사, 서비스용 9개사 등), 하류(자동차, 

3C 전자(컴퓨터, 통신, 소비재 전자), 가전, 의료/돌봄 등)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공간 배치) 둥후신기술개발구(东湖新技术开发区)를 ‘로봇 밸리’ 핵심 축으로 자치구별 특화 클러스터 및 전용 

산업단지를 연계 조성

우한시 중장기 비전 및 5대 핵심 전략 제시

- ’27년 휴머노이드(100억 위안·80개사) 및 ’28년 AI·로봇(2,000억 위안·1,5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입지 

확보 ▲기술 혁신 ▲생태계 육성 ▲수요 진작 ▲금융·인재·데이터 요소의 전주기 보장 등 5대 핵심 전략을 집중 

추진

0606 LFP 배터리 재활용의 채산성 확보 (日 미쓰이물산전략硏, ’26.08.25)

일본 미쓰이물산전략연구소는 중요성이 높아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의 채산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가속화 필요성을 제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LFP 배터리의 향후 대량 폐기에 대비해 재활용 추진은 필수적이나, 

소재 가치가 낮아 재활용 사업의 채산성 확보가 어려움

- 리튬이온배터리(LIB) 재활용 채산성은 양극재 조성에 직결되나, LFP 배터리는 중량 기준 절반 이상이 자원 

가치가 낮은 철과 인이기 때문에 원재료가 저비용으로 낮은 수익 구조

※ 스웨덴의 산업용 배터리 기업 Micropower Group은 유럽에서 사용 후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서 1톤당 NMC 배터리는 955유로 

흑자, LFP 배터리는 545유로 적자를 발표

채산성 확보를 위해 중국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며 배터리 소재 제조와의 일체화를 진전시키고 있는 

한편, 유럽 등에서는 직접 재활용* 등 고효율·고순도 회수기술 개발에 주력 

* (Direct Recycling) 양극재의 결정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회수, 손상된 부분만 재생시켜 곧바로 양극재로 재사용하는 방식

완결형 공급망을 구축한 중국의 LFP 재활용 기술 우위 선점 및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는 반면, 기반 생태계가 

미흡한 미국·EU·일본 등은 재활용망 조성을 위한 초광역·기업 간 수평적 연대 구축이 시급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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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AI로 변화하는 제약업계 경영환경 (日 NRI, ’26.08.03)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NRI)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은 의료·헬스케어 분야를 배경으로,  AI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제약업계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제약기업은 혁신①, 글로벌화②, 생산성③ 등 핵심 경영과제의 성과 창출 장벽이 높아지는 반면, 재무·경영자원 

여력은 위축되어 리스크 감내 한계 상황에 직면

일본 제약기업이 이러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무 생산성 제고, 가치사슬 기능 고도화,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 등 구조적 업무 전환(Transformation)을 본격화할 필요성 대두

- 최근 전 세계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DX)을 추진해 왔으나 기존 디지털만으로는 진정한 전환이 부족했던 반면, 

AI의 진화로 수단·도구로ㅆ의 디지털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향상

*  제약기업 연구개발부문은 빅데이터가 정비되면 실제임상데이터(진료·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등 AI를 통해 인간이 다루기 

힘든 정보로부터 새로운 연구 콘셉트·타깃 가설을 도출하고, 임상시험 평가지표를 역산하여 설계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전망

- 경영진 중심의 강력한 혁신 추진과 더불어 차세대 핵심 인력(20-30대)의 AI 기반 업무 혁신을 뒷받침하는 

상향식-하향식 연계 체계 구축 시급

0808 중국 소거인 기업 육성과 기술 자립 전략 (日 MRI, ’26.08.21)

미쓰비시종합연구소(MRI)는 미·중 경쟁 속 중국의 ‘소거인(⼩巨⼈)’ 강소기업 육성 제도*를 분석하고, 중소 

부품 기업 위주의 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공급망 안보 강화 전략을 제시

* ’19년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공급망 병목 해소를 목표로 공업정보화부 주도로 제1기 국가급 

‘소거인’ 기업 284개사를 공인·선정 후 매년 3천~3천5백여 개사를 지정

‘소거인’ 강소기업 육성 제도는 미·중 경쟁 속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 공급망의 치명적 병목을 국산화하고 

대외 규제에 맞서 자국 중심의 기술 공급망 자립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

혁신형 기업(약 60만 개사)과 전문 중소기업(약 14만 개사) 내에서 기술 우수성과 공급망 중요도를 종합 

검증한 최상위 국가급 소거인 기업(누적 약 19만 개사)을 선발하는 피라미드형 상향식 육성 체계를 구축

장비·부품 제조 분야에서 과학기술 서비스 및 제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로 대상을 다변화하여,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DX)을 촉진하고 공급망 생태계의 자립·고도화를 견인하는 전략적 구도를 제시

- 희토류 자원을 모터 부품으로 국산화한 ‘바우터우 창안 영구자석 모터(包头长安永磁电机)’와 소리 분석 AI 

기술로 핵심 설비 고장을 사전에 감지·예방하는 ‘안후 중커하오인 스마트테크놀로지(安徽中科昊⾳智能科技)’ 등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소재·부품 자급을 선도하는 기술 자립 성공 사례로 주목

중국 기술 경쟁력이 강소기업군으로 확장되는 실태를 보여주며, 소거인 지정 동향 추적이 국가 정책의 

이정표이자 해외 기업의 안정적인 기술 협력과 조달 파트너 발굴을 가늠하는 관측 지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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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0101 AI 데이터센터 부지 에너지 적합성 평가 (美 RAND, ’26.08.11)

미국 RAND 연구소는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부지 선정 시 에너지 관련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5단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22개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

2030년까지 에너지의 안정적·대규모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5가지 사항을 검토

- ▲(에너지 공급) 현장 및 인근 지역의 발전 잠재력, 자원 다양성 및 기존 송배전(T&D) 접근성 ▲(에너지 시스템) 

전력망 용량 증설, 신뢰성, 연계 일정 및 계획 환경 ▲(지원 가능성) 토지, 물, 인력, 건설 비용 및 대규모 에너지 

집약적 개발과 관련된 여건 ▲환경적 고려 사항 ▲거버넌스 및 커뮤니티 고려 사항 등

AI 인프라 부지 선정은 ‘완벽한 입지 검색’보다 ‘다양한 조건 간의 절충과 조율’이 핵심

- 핵심 결론은 기존 인프라 활용이 2030년 목표 달성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며, 대규모 신규 송배전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인허가 요건, 규제 장벽, 공급망 문제 및 건설 지연으로 해당 일정 내 완료가 불확실 

- 기존 산업단지나 연방 시설, 폐쇄 예정 발전소 부지를 활용하면 변전소와 송배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대규모 신규 부하 구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 가능

- 해당 대상지는 부지 정리 완료, 산업 용지 지정, 기존 연계망 구축 등의 이점으로 신규 개발 대상지 대비 경제성 우수

0202 메모리 칩 공급난과 전략적 대응 과제 (美 CSIS, ’26.07.31)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AI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인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급증과 그로 인한 

일반 RAM 공급 부족(RAMageddon)의 원인을 분석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과 경제에 미치는 전략적 함의를 고찰

올해 메모리 칩 생산량의 50-70%가 AI데이터센터에 소비되면서, IT 기기 제조원가의 최대 30%를 차지하는 

일반 DRAM의 공급난 심화와 소비자 가격 인상

※ 델(Dell)은 PC 가격을 15~20%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레노버·애플 등도 완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

글로벌 공급의 95%를 점유하는 3사(마이크론·SK하이닉스·삼성전자)가 일반 DRAM 등보다 고수익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신규 팹이 본격 가동되는 ’28년까지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미국 기술 생태계에서 자본력을 갖춘 하이퍼스케일러(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장기 계약 기반 

메모리 선점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중소기업·학계의 연산 자원 접근이 제한되며 기술 격차가 심화될 우려

미국 정부와 산업계는 자국·동맹국 생산 역량 강화, 공급망 협력 무역 협정 체결, 기존 DRAM 등 소비자 

대상 기업에게 분배 보장, CHIPS법 인센티브, 규제장벽 해소 등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 (단기적 충격) 메모리 칩 부족 현상은 전자제품 제조업체와 그 고객들의 부품소비자의 비용가격 부담을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을 제외한 경제 생태계 전반의 AI 혁신 접근성을 저하시켜 기술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

- 미국 내 제조 기반 부족을 해결하기위해 CHIPS 법, 기타 연방 자금 지원 등으로 신규 생산 시설 투자를 확대해 

향후 10년 내에 미국 내 공급 비중을 10%로 향상 계획

 ※ 마이크론社의 미국 내 메모리칩 공급: 2% 미만



13

0303 ‘소쾌경준’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육성 지침 (中  공업정보화부, ’26.07.27)

중국 공업정보화부(⼯业和信息化部)는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위해 ‘작고 빠르며 가볍고 정확한’ 디지털 제품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소쾌경준*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육성 지침(2026)’을 공개

* 소쾌경준(⼩快轻准): 소형화, 신속화, 경량화, 정밀화

(추진 방향) 중소기업의 실제 업무 특징에 맞춰 대기업의 플랫폼을 적용함으로써 적은 비용·높은 호환성·명확한 

효과의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추진 과제) 소형화①, 신속화②, 소프트웨어 경량화③, 정밀화④, 디지털+스마트화⑤의 5대 육성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

- (소형화) 특정 세부 산업 및 시나리오에 특화하고 산업 메커니즘 모델 및 지식베이스를 축적하여, 기능 

과다(Over-spec)로 인한 리소스 낭비 방지

- (신속화) 클라우드·모듈형 기반의 즉시 사용(Out-of –the-box) 제품을 장려하고, 단기 교육으로 전문 IT 인력 없이 

운용 가능하도록 UI 간소화 및 상시 대응 가능한 A/S 체계 구축

- (경량화) 표준 인터페이스를 통한 타사 시스템 연동, 로우코드(low-code)/노코드(no-code) 방식의 2차 개발 

지원, 무중단 데이터 이전 보장으로 데이터 고립, 벤더 종속(Vendor Lock-in)*을 방지

*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기업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높아 다른 벤더로 전환하지 못하고 기존 벤더에 고착되는 현상 

- (정밀화) 혁신·품질·원가·납기 등 정량적 성과 창출에 집중하고, 사용자 피드백 환류 및 시장 재구매율 검증을 

통해 수요-공급 적합도 지속 고도화

- (디지털화·스마트화) 공정·경영 데이터 분석 기반을 구축하고, 단순 규칙/모델 기반의 의사결정에서 ‘멀티모달 

인식→예측→자율 실행’ 지능형 의사결정으로의 단계적 진화 추진

0404 일본 중요 광물 안정 공급 확보 전략 (日 경제산업성, ’26.08.20)

일본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중요 광물의 공급처 다각화와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JOGMEC*의 해외 광산 

직접 개발 독자 투자 허용 및 글로벌 자원 순환 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

* 독립행정법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apan Organization for Metals and Energy Security)는 일본 정부 산하 기관으로,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과 에너지 자원의 공급망 안보를 위한 해외 투자와 자금 공급을 담당

지정학적 위협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민간 투자결정이 어려운 해외 상류 사업에 JOGMEC가 

일본 기업에 선행해 주도적으로 출자(외국 기업과 합작 등)하여 권익을 조기 확보토록 출자 제도 개편을 추진 

제조업 안정을 위해 천연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폐전지 등 도시광물의 재생원료 공급망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환경 유해성 재생 자원 야적장의 단속 및 바젤협약* 관련 수출입 서류 절차의 전산화를 신속히 추진

* 국가 간 유해폐기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을 엄격히 규제하는 국제 협약

- ’30년까지 자국 내 고순도 구리 생산량의 약 30%, 영구자석 원료의 30%를 재활용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알루미늄 판·봉 생산량의 40%를 재생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순환 루프 구축을 목표로 설정 

G7, 일·미, 쿼드 등 우방국과의 파트너십을 심화하여 글로벌 리사이클링 시장 규칙 제정을 주도하고, 해외 

회수 재생 자원을 일본 내에서 고도로 정제해 자원으로 재확보하는 국제적 순환망 형성을 지향

 철, 구리 외에도 텅스텐, 네오디뮴, 갈륨, 플루오린 등 경제안보상 가치가 높은 핵심 10대 물질을 별도로 

선정하고, 이들의 제조 전 공정에 걸친 정밀한 물질 흐름 분석과 재활용 연구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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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중국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 동향 (日 아이치현, ’26.07.31)

아이치현 상하이산업정보센터는 중국의 AI·EV 등 첨단 중점 산업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3대 인프라(전력·

통신·컴퓨팅)의 구축 현황과 일본 산업계의 시사점을 분석

중국은 개별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넘어 대규모 전력망, 세계 최대 5G 통신망, 국가적 컴퓨팅 기반을 물리적 

토대로 삼아 첨단 산업의 인프라 생태계를 다각적으로 구축

- (전력)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 설비(38.9억 kW)와 특고압(UHV) 송전망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까지 

확대하여, AI·EV 급증에 따른 대규모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

- (통신) 세계 5G 기지국의 60% 이상(505만 개 이상)을 구축하고 산업 전용망을 제조업 현장에 확산시켰으며, 

5G-A 상용화와 6G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통신 주도권을 선점

- (컴퓨팅) 동부 데이터 수요를 전력이 풍부한 서부로 분산하는 ‘동수서산(東數西算)’ 프로젝트와 전력·컴퓨팅 

일체형 정비를 추진하여 세계 2위 수준의 인공지능 연산 능력을 확보

일본 산업계는 중국의 통합 인프라 구축 동향을 정밀 분석하여 투자가 활발한 유망 공급망 분야를 발굴하고, 

현지 디지털 인프라를 스마트 공장화 및 DX에 적극 활용

- 송배전 설비, 전력 반도체, 데이터센터 액체 냉각 시스템 등 중국의 인프라 대규모 확충에 따른 핵심 부품 및 고효율 

장비 시장 진출 기회를 다각적으로 모색

- 중국 현지 진출 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내 구축된 5G 산업 전용망,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기반으로 제조 공정의 스마트 공장화 및 DX를 가속화

0606 영국, 디지털 주권 확보 현황과 정책 과제 분석 (英 POST, '26.08.19)

영국 의회 과학기술국(POST)은 디지털 주권을 ‘디지털 시스템(인프라·코드·데이터) 형성·이용·유지 역량’으로 

정의하고, 영국의 해외 기술 의존 실태와 대응 방향을 분석

영국 정부는 주요 기술 투자로 주권 강화를 추진 중이나, 핵심 인프라의 대외 의존 지속과 대비하여 포괄적인 

국가 전략은 미흡하다고 진단

- (하드웨어·인프라)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AI 데이터센터 용량은 목표치 대비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설계 강점 대비 첨단 반도체 팹 부재와 위성항법 장애 리스크에 따른 대체 지상 기반 인프라 확보 과제에 직면

- (플랫폼·금융 서비스) 미국 빅테크의 클라우드(IaaS 점유율 60~80%)와 카드 결제망(점유율 95%) 종속이 

심화됨에 따라 반독점 조사 착수 및 2030년 자국 결제망 구축 등 독자 생태계 조성을 추진

POST는 디지털 주권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오픈소스 활용, 공공조달, 인력 양성, 시스템 매핑을 제시

- (오픈소스·공공조달) 높은 오픈소스 역량(유럽 내 1위)을 활용한 특정 공급자 종속 완화와 함께, 연 140억 파운드 

공공조달에 최저가 대신 주권·보안 기준 및 상호운용성 표준을 적용해 국내 생태계 육성 

- (인력) ’25~'35년 디지털 분야 신규 일자리 23.9만 개와 대체 일자리 24.9만 개가 전망되며, 핵심 기술을 

구매·검증·운영·수리할 수 있는 역량과 의사결정자의 디지털 이해도 확보가 관건

- (시스템 매핑) 글로벌 공급망 의존성과 단일 장애점(SPoF, Single Point of Failure)을 진단하고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회복력 지도(Resilience Map)’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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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AI 붐의 구조 (日 마루베니경제硏, ’26.08.03)

일본 마루베니경제연구소는 미래에 대한 기대의 순환과 잠재적 위험이 공존하는 AI 붐에 대한 구조를 분석

AI 생태계는 애플리케이션·모델·인프라 중심의 AI 테크 스택*, 사용자, 금융시장, 사회·정부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

* (AI Tech Stack) AI를 구현·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요소들을 계층별로 쌓아 올린 구조를 가리키는 용어로 반도체·데이터센터· 

전력 등 인프라부터 모델, 그리고 최종 애플리케이션까지 이어지는 AI 산업의 전체 기술 계층 구조

미래 기대의 순환이 추가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AI 붐의 향방을 가늠하는 4가지 관점에 주목 필요 

- (AI 테크 스택의 역학) AI 가치사슬에서는 서로 다른 계층의 사업자들이 경쟁하며 인프라 선행 투자 단계에서 

수익성 검증 단계로 이행 중이나 모델 주도 전략의 수익 전망은 불투명하고 하이퍼스케일러는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외부 자금 의존 확대 및 관련 기업 간 상호의존 관계에 대한 우려도 존재

- (병목현상으로서의 AI 인프라) 인프라 공급 부족은 추가 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공급제약 장기화 시 AI 붐을 

냉각시키는 리스크로 작용하며, 특히 데이터센터 입지 지역의 전력 공급과 반도체 제약이 심각

- (AI의 경제사회적 영향) 개인 차원의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부정 양면이 있으나 기업·산업 차원의 뚜렷한 

변화는 미관측되었고, 거시 차원에서는 정책 동향이 중요 요인

- (높아지는 AI 거버넌스 요구) 주요국은 AI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외부효과에 대한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출관리 조치 리스크가 부각되고 중대 사고·정치적 이벤트로 인한 규제 강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단기적으로 ▲규제로 인한 개발 지연 ▲AI 인프라 설비 건설 지연  ▲저수익 비즈니스모델 등을 시급성이 높은 

리스크로 주시할 필요

0808 Europe2031과 AI 시대 일본 국가 전략 (日 Deloitte, ’26.08.06)

일본 Deloitte는 EU의 AI 미래 시나리오인 ‘Europe2031*’을 분석하여, 법적 규제를 넘어 AI 컴퓨팅 자원과 

공급망을 안보 자산화하는 일본의 국가 전략을 제시

* EU의 AI 정책 전문가 그룹이 AI 정책 실패로 인한 EU의 지체와 몰락 과정을 소설 형식(SF 프로토타이핑)으로 그린 시나리오 보고서

EU는 AI 발전의 ‘속도와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실질적 협상 카드(레버리지)가 없는 역내 자립론과 규제 

만능주의에 머무르며, AI의 국가안보 핵심 자원으로 편입시키는 흐름에 뒤처지는 상황

이를 통해 AI 컴퓨팅 자원의 안보 자산화, 피지컬 AI 주도권 확보, 중견국 다자 연대 네트워크 구축, 행정 

자동화 및 복지국가 청사진 제시를 골자로 하는 종합 국가 전략 추진을 제안

- (안보 자산화) AI 컴퓨팅 자원을 국가의 핵심 전력으로 재정의하고 경제안보추진법상 핵심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여, 데이터센터 및 첨단 반도체 등 일본 공급망 인프라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을 확립

- (피지컬 AI 주도권 확보) 미·중 패권국에 대항해 일본이 강점을 지닌 제조 장비 및 현장 데이터 기반의 피지컬 

AI 영역에서 독점적 기술을 확립하고, 로봇과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대체 불가능한 위상을 확보

※ ’40년까지 글로벌 AI 로봇 시장 점유율 30% 이상 달성 및 20조 엔의 시장 규모를 확보하고, 국내 반도체 매출액을 ’30년 

15조 엔, ’40년 40조 엔까지 확충하는 목표를 설정

- (연대 네트워크 구축) 미·중의 AI 독주 대응을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통상 틀을 활용하여 한국, 

영국, 캐나다 등 중견국 간 AI 안전기준 상호인증 및 컴퓨팅 자원 공동 활용을 위한 연대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

- (행정 자동화·복지국가 청사진 제시) AI 에이전트 기반의 행정 자동화와 위험 수준별 유연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AI 기반 복지국가의 긍정적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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